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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데이터(Data)란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value)으로서, 인간 또는 컴

퓨터를 비롯한 기기나 시스템에 의해 행해지는 통신과 해석, 처리로 형식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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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데이터의 재산성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민법 제563조의 ‘재산권’이 될 수 있는지

가 문제되는데, 어떠한 재산적 이익이 재산권이거나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전 가능성이

문제되므로 ‘귀속’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또한, 데

이터는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의 보호와 관련

하여,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물

건’은 ‘유체물’을 가리키고(민법 제98조)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비경합성, 비배타성 등과 같은 유체물과의

본질적 차이점으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

데이터 거래의 유형으로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데이터 창출형 계약, 데이터 공

유형 계약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

해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데이터’

그 자체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 데이터 및

그 재산적 가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형태의, 이른바 ‘사실 상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귀속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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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개념, 명령 등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1) 이러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불리며,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네트워크 환경의 진전

및 IoT(Internet of Things)의 보급 등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고도로 발달한 AI(인공지능) 등의 IT기술에 의한 해석 방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수집・분석・가공 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거래되기에 이르고 있

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는 이러한 수집・분석・가공 등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데이터의 이용을 촉진하고 데

이터의 수집・보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2021
년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2023년 개정된 부

정경쟁방지법(동법 제2조 제1호 카)에 의해 데이터 보호제도가 도입되기에 이

르렀다. 또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의 유효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사법상,

공정거래법상의 법률문제의 포괄적인 검토에 관한 보고서도 공포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이용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데이터의 거래와 이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국제적 동향으로는 2022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이른바 EU

데이터 법안의 제안, ALI(American Law Institute) 및 ELI(European Law

Institute)에 의한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권리를 위한 법칙(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의 제정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데이터의 공유, 공유 데이터의 이익 분배, 데이터 액세

스(access)권, 데이터의 이동 등에 관한 규율에 대하여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

러한 국제적 동향에 대처하여 국내 입법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고려할 때,

데이터 거래의 보호와 귀속2)에 관한 민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3)

1) 빅데이터(Big data)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즉, 정보자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저장・분
석・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대규모

(high-volume), 고속성(high-velocity), 고다양성(high-variety)을 특성(3Vs)으로 한다. 이성

엽 외 19인,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4, 410면.

2) 귀속이란 일정한 대상으로부터의 이익의 향유 및 법적 처분권이 특정한 법적 주체에 귀결

됨을 의미한다.

3) 이 연구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의미론 수준의 정보’를 그대로 ‘정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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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데이터의 소유권 이론에 대하여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법적 사고와 같이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생각하기 어

려우므로, 데이터의 소유권은 인격적 요소를 제외시킨 비개인 데이터의 문제로

귀결된다.4) 따라서 아래에서는 민사법의 관점에서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5)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Ⅱ. 데이터의 법적 성격

1. 데이터의 재산권의 객체 여부

(1) 의의

국내외에서 채권법 개정의 과제로서 기본계약의 유형 및 전형계약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근대법의 구성요소로서 ‘정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무체물인 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후, 각

종 데이터의 거래를 분석하는 기본적 관점을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기초한 개별적 데이터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분석함

에 있어서, 기본계약의 유형인 재산권 이전형 계약, 재산권 이용형 계약, 역무

(서비스) 제공형 계약의 법리를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도급계약을 ‘물건 중심형 도급계약’과 ‘역무(서비스)

제공 중심형 도급계약’으로 분류하고, 후자 가운데 정보의 제공이나 정보의 가

공・처리에 관한 계약 등은 ‘준위임’과의 구별이 어렵다. 그리고 노동 그 자체

와 노동의 ‘결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물건과의 유사성(analogy)이 제대로

비트 열과 바이트 열의 부호적 표현에 의한 ‘통어론 수준의 정보’를 ‘데이터(data)’라고 한

다. 그러나 민사법상의 보호 및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구분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21, 10면.

5)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란 데이터 중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인 데이터에 대한 현행법의 정의는 없고, 개인정보(ex.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에 더하여 개인정보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포

함한다. 개인 데이터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반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

론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비개인 데이터와 동일 선상에서 논의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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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6)

(2) 데이터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가장 단순한 데이터 제공형 계약 중에서 양도형을 규정한다고 하여,

데이터 거래에서의 급부를 개개의 작위・부작위 등의 역무(서비스)에 집약시

키거나, 또는 물건과의 유사성 및 귀속의 관념을 용인하고, 재산권의 이전과

재산권의 이용을 구별하게 하고, 대가성(금전의 반대급부)과 유상성의 지표

(Merkmal)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가 민

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의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7) 이에 대하여, 데

이터에 재산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해도 재산상의 권리가 아닌 업무상의 비밀

등은 여기에서의 ‘재산권’으로부터 제외된다고 보기도 하고,8) 다른 한편으로는,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하여 재산권과 사실적 관계(예컨대, 단골손님의 관계 등)

로 이루어지는 영업 등도 매매의 대상이 되고, 사실적 관계의 부분은 매수인이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

다.9)

결국, 어떠한 재산적 이익이 ‘재산권’일 필요가 없고,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

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이전

가능성이 문제되므로 ‘귀속’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10)

6) 曽野裕夫, “情報取引における契約法理の確立に向けて(上)・(下)”, NBL 第626・628号, 商事
法務, 1997, 24・32頁。

7)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을 의

미하는데, 채권과 같이 유체물이 아닌 것도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

진,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05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 주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고

유통성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 한, 널리 매매의 대상인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8) 鳩山秀夫, 日本債権法各論(上巻), 岩波書店, 1924, 283∼284頁; 中田裕康, 契約法〔新版〕,

有斐閣, 2021, 290∼291頁。

9) 我妻栄, 債権各論(巻一), 岩波書店, 1957, 252∼253頁。특히, 전자가 영업상의 비밀의 유상

적 이전을 매매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하고, 후자가 사실적 관계만의 매매를 인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두 견해의 실제적 결과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10) 岩川隆嗣, “財産権の法的性質について”, 法律時報 第95巻 第4号, 2023, 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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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재산으로서의 데이터

(1) 의의

신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신탁재산으로서의 ‘데이터’라는 소재를 통하여

데이터의 귀속에 관한 기본적 관점이 드러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신탁

관계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단순하게 함으로써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11) 이러

한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임관계에 의해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또

는 처분하게 하는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의미한

다(신탁법 제2조). ‘재산’의 의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불릴 정도로

성숙한 권리일 필요는 없고 금전적 가치로 견적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며, 또한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된다.12)

여기에서 분리 가능성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탁의 구조로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신탁의 설정에 의해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재산 중에서, 목적상의 제

한이 있는 관리・처분을 의무화 하여 이익의 향유가 제한되는 신탁재산과, 자

유로운 이익의 향유가 인정되는 고유재산과의 구별이 설정된다(신탁법 제37

조). 그러면, 신탁에서는 어떠한 재산이 책임재산(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재산)의 수준에서 신탁재산에 귀속하고 법인격의 수준에서 수탁자에게 귀

속하기 때문에, 신탁의 법적 구조 및 그에 기초한 신탁법의 규율은 어떠한 재

산에 ‘귀속’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음이 전제로 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13)

(2) 논의의 내용

일정한 요건 하에 ‘데이터’에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선, ‘정보’에 인위적으로 배타성을 부여함으로써

울타리가 형성되어 ‘재산’이 된다는 인식하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가

인정됨을 근거로 영업비밀이 신탁재산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14) 또한, 수

탁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배타적으로 관리되고 공공재로서의 일반 데이터와 구

별되는 경우에, 데이터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인정하는

11) 권영준, 앞의 논문, 33∼34면.

12) 寺本昌広, 逐条解説 新しい信託法〔補訂版〕, 商事法務, 2008, 32頁。

13) 加毛明, “情報の取引と信託”, フィデューシャリー・デューティーの最前線, 有斐閣, 2023, 29
∼30頁。

14) 松田和之, “信託における情報の位置付け”, 信託法研究 第37号, 信託法學會, 2012, 13∼1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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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15) 이 밖에 신탁재산이 책임재산으로서의 적격성을 요한다고 하

여, 배타적 관리 가능성과 함께 환가 가능성을 드는 견해가 있다.16)

이러한 견해들과는 대조적으로, 배타적 귀속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이익의 향

유 가능성과 처분 가능성)에 착안하여, 데이터로부터의 이익의 향유를 무제한

적・배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스스로의 의사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와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사법상 재산으로서의 귀속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정보가 가지

고 있는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는 적절하게 관리되는 블록체인(block-chain)상에 정보가 기록된 것과 같은 예

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17)

생각건대, 데이터란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값(value)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무한한 재산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사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데이터의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관계의 대상이 되는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데이터의 신탁재산을 인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에 대한 소유권의 창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3.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여부

(1) 견해의 대립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긍정하는 견해18)는, 민법 제98조의 물건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 권리 객체의 유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데이터의 거래・유통
의 촉진을 위한 거래상 인정의 필요와 기술적 관리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판

단하면 족하고, 또한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의 유일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상화

폐, 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특정성,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인

정되므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현행 민법의 해석만

으로도 데이터를 ‘물건’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 道垣内弘人, 信託法〔第2版〕, 有斐閣, 2022, 37頁。

16) 後藤出, “データと信託”, デジタル化社会における新しい財産的価値と信託, 商事法務, 2022,

350頁 以下。

17) 高秀成, “データ取引をめぐる諸規律と帰属保護の現在地”, NBL 第1248号, 商事法務, 2023,

40頁。  

18)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데이터를 중심으로”, 민사

법학 제90호, 2020, 144면; 최경진, “데이터 채권법 시론”,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한국외

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4면;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2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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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견해19)가 일반적인데, ‘물건’

이란 ‘유체물’을 의미하므로(민법 제98조)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은 유체물에 기

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는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20)의 적용에 의한 형식적 귀결에 그치지 않고, 유체물과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해 데이터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거로 뒷받침

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거나(비경합성), 복수의 매체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 가능하고(비배타성), 소유권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배타적 이익의 향유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21)

(2) 검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 데이터

에 대한 소유권을 긍정하게 되면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민사법적

보호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의 법리로는 데이터의 ‘물건성’을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소유권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8조를 개정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의하여 데이터의 특정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는 데이터에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금전 대체 기능에 의한 권리객체의 특정성과 배타

성을 인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유권(물권)의 특성인 배타적 지배권은 타인(소유권자 이외의 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인데, 유체물은 외계에서의 물리적 경계를 통해 이

에 대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사전에 타인에게 비교적 명확하게 고지되어

19) 권영준, 앞의 논문, 71면; 김상용,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 한국법학원, 2023, 61면; 김상중,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

제”,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 한국법학원, 2023, 63면; 김수정, “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민사법학 제96호, 한국민사법학회, 2021, 27면; 김진우, “데이터 채권법의 등

장”,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4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144면;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

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21, 151면; 이동진,

“데이터 소유권,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237면;

정영진, 앞의 논문, 203면; 정진명, “데이터 이용과 사법적 권리구제”, 민사법학 92호, 한국

민사법학회, 2020, 321면.

20) 국회의 민법 일부개정안(조정훈 대표발의) 제98조에 의하면, 물건에 ‘법률 또는 기술에 의

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오지

리 민법에 의하면, 법적인 의미의 물건이란 사람과 구별될 수 있고 사람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제285조),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353조).

21) 高秀成, 前揭論文,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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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으로 인한 충격은 비교적 작다. 이에 반하여, 데이터

는 무체물이므로 이에 대한 무단 이용행위를 침해행위로 보는 것은 관념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타인의 자유의 영역은 불명료할 수밖에 없으

므로, 데이터에 소유권 즉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할 경우에, 타인에 대한 자유

의 제한으로 인한 충격은 크다고 볼 수 있다.22)

결국,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여부는 소유권자와 소유권자 이외의 자

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도 소유권과 유사한 정도의 배타적 지

배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위반의 효

과, 보호 기간 등이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데이터 거래의 보호

1. 데이터 거래의 유형

데이터 거래의 민사법적 보호의 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고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이용권에 관한 규율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계약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가이드라인은 계약 실무상 데이터의 거래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모델・규칙을 제시하고 있다.23) ① 데이터 제공형 계약(data

provision contract)은 일방당사자에서 타방당사자로의 데이터의 제공이 주된

급부가 되는 계약이다. 데이터 제공자만이 거래 대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

다는 사실 상태가 전제가 된다. 데이터 제공형 계약은 데이터 양도형, 데이터

라이센스형(이용허락, 저작권법 제46조), 데이터 공동이용형(상호 이용허락)으

로 나뉜다. ② 데이터 창출형 계약(data creation contract)은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가 창출됨에 따라, 데이터의 창출에 관여한 당사자

들이 데이터 이용권에 의해 결정하는 계약이다. ③ 데이터 공유형 계약(data

sharing contract)은 여러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데

22) 水津太郎, “物権的請求権と無体的利益”, 法學敎室 第417号, 有斐閣, 2015, 30・34∼35頁。

23) 経済産業省, “AI・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 平成30年(2018) 6月, 2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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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집계, 보관, 가공 또는 분석함으로써 사업자가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들에 상정되는 문제점이나 특징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주

요 논점으로서 데이터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규율,24)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대가 및 이익의 분배, 비밀유지 조항, 데이터의 품질 보증, 파생 데

이터의 취급 등을 들 수 있다.25) 아래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거래의 유형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거래의 ‘보호’에 관한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민법(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1) 논의의 내용

데이터의 거래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보유자가 고

의 또는 과실로 데이터의 보유를 침해하거나 허락 없이 이용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26) 각각의 지적재산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이나 정보가 별도로 불법행위법의 보호 대

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지적 창

작물에 대하여, ‘동법의 규율 대상 이익과는 다른 법적 보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특별한 사정의

예(판결문의 ‘등의 특별한 사정’)로 보아 대상 이익과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성

립한다고 볼 수도 있다.27)

또한, 각각의 지적재산법에는 ‘보호’를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는

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법상의 보호가 부정되고 있는 경우, 이것

은 단순히 동법상의 보호를 부정(불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데이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28) 또한, 특허법 및

24) 데이터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정윤경,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19면 참조.

25) 福岡真之介・松村英寿, データの法律と契約〔第2版〕, 商事法務, 2021, 44頁。

26)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

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27) 高秀成, 前揭論文, 38頁。

28) 그리고 지적재산법의 취지를 근거로 하여, 지적재산법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의 내용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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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제정 당시에 현대의 디지털 데이터 사회의 도래는 예상하지 못했

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의 불보호’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29)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동법 제2조 제2호)상 보호되는 자발적 관리의

요건(비밀관리성, 전자적 관리성 등)은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비공지성

을 갖추지 못하여 동법상의 영업비밀이 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불법행

위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30)

(2) 검토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권리의 침해를 성립요건으로 하

지 않으므로, 미확정된 재산적 이익이나 인격적 이익도 불법행위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소유권과 같은 물권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

도,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면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즉,

불법행위법은 데이터의 거래를 사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제4조)과 달리, 불법행위의 구제 수단으로서 손

해배상청구권만 규정되어 있고 금지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나, 해석론에 의하면 ‘전체유추(Gesamtanalogie)’에 의해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31)

비록, 불법행위법의 제정 당시에 데이터의 거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지

라도, 동법의 해석(문리해석 및 논리해석)상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보호를 인

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금지청구권에 의한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디지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법 해석의 방향이라

고 본다.

법행위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은 차이가 있고, 지적재산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즉시 지적재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上野達弘, “知的財産法と不法行為の現在地”, 日本工業所有権法学会

年報 第45号, 2021, 204∼205頁。

29) 前田健, “データの集積・加工の促進と知的財産法によるデータの保護”, 知財とパブリック・
ドメイン[第3巻], 勁草書房, 2023, 160頁。

30) 高秀成, 前揭論文, 39頁。

31)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 Law &

Technology 제4권 제2호, 2008, 29면. 이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금

지청구권의 인정에 대해서 대체로 소극적이지만, 인격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일단 침해

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

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

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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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의 보호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각종 지적재산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

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동법의 부정경쟁행위 중에서 특히 성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과 등의 무단 이용’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파).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업비

밀’이란 공공연히 알려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즉,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서는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가치성, ③ 유용성, ④ 비밀관리성의 요건

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인 것으로서 독립

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가 제3자로부터 인식 가능한 정도로 객관

적으로 비밀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검토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은 비밀관리체제를 부정하게 침해하

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 여부를 구별하는 지표(Merkmal)이며, 행위

규제의 일반적인 규칙라고 할 수 있다(행위접근). 이러한 행위규제법인 부정경

쟁방지법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

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상

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는 정보의 비밀에 의해

배타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의 보호를 문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곳에 귀속의 관념을 포함시킬 여지는 없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법에 의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비밀관리성’의 요건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점유’가 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의하면 부정경

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사실

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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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데이터의 귀속

1. 의의

일정한 대상으로부터의 이익의 향유 및 법적 처분권이 특정한 법적 주체에

귀결한다는 의미(물권・채권 및 기타 재산권의 일반에게 통유하는)인 ‘귀속’이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그 의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러한 ‘귀속’은 그 객체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배타적 귀속관계라는 사실이

전제로 되어 있다.33) 우선, 데이터의 귀속을 논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서술해

보기로 한다.

이미 서술했듯이, 데이터는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 귀속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34) 또한, 데이터가 타인에게 공개된 경

우, 그리고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한 경우, 그리고 데이터에

액세스(access)할 수 있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 어떤 주체에 귀속되는 지(귀

속처)를 결정하는 기준을 현행법에서 찾기가 어렵다. 게다가, 개인에 의한 데

이터의 제공이나 현상의 관측을 통하여 데이터가 수집・분석・가공될 때까지,

다수의 주체가 관련 데이터의 생성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 주체에의 배

타적 귀속을 인정하거나 공동의 이익 향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현행 민사법의

체계에서 이익 배분의 기준을 추출하여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2. 데이터의 귀속에 대한 이해

(1) 일반론

데이터에 대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배타적 귀속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

다. 그렇다면 불법행위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배경으로 하는, 법적 주체에 의

한 데이터로부터의 이익의 향유를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지금까

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적재산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의 무단

32) 森田宏樹, “財の無体化と財の法”, 財の多様化と民法学, 商事法務, 2014, 101∼102頁。

33) 이 점은 공공재와의 구별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또한 특정 권리가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유체물 소유권과 같이 권리 자체에 배타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점에 대

해서는, ‘권리에 의한 귀속’(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문제), ‘권리 그 자체의 귀속’(이중양도

등의 문제)의 시점이 유용하다.

34) 加毛明, 前揭書, 31頁。



데이터 거래의 민사법적 보호와 귀속 / 신봉근  199

사용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데이터와는 다른 이익 침해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이며, 여기에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은 데이터의 ‘귀속’을

보호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유력하다.35)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비밀 관리 데이터’의 보호는 데이터 그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경쟁법적 관심으로부터 데이터에 관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며, 데이터의 보유자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상의 상태를 보호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2) 사실 상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귀속

데이터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데이터’ 그 자체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중에서 특히 성과 등

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호 파), 데

이터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투자 및 노력의 보호라는 것은 다소 불분명하므로,

이것을 그 성과인 ‘데이터’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데이터의 성립 과정에 일정한 행위가 더해진 후에도 여전히 법적으

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 데이터 및 그 재산적 가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의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데이

터의 거래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형태의, 이른바 ‘사실 상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귀속에 그친다

고 보아야 한다.36)

(3) 일정한 이익의 귀속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생성에 복수의 당사자

가 관여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배타적 귀속의 주체를 결정하는 규칙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불법행위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를 사실상

의 상태를 보호하는 점유소권과 유사한 구제로 보는 견해도 의미가 있다.37)

그러나 과연 본권을 상정하지 않는 점유 보호 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객체로서의 ‘데이터’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

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각종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통하여, 주체에 대

35) 高秀成, 前揭論文, 41頁。 

36) 吉田克己, 物権法Ⅰ, 信山社, 2023, 87頁。

37) 吉田克己, 物権法Ⅲ, 信山社, 2023, 1369∼137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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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정한 이익의 귀속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이익의 실체는 1차적

으로 데이터와 주체와의 일정한 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로 인식할 수 있

다.38)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데이터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

체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이 점은 “정보의 보유자는 사실상 독점적으로 그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며, 정보는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39)

3. 데이터의 귀속에 대한 검토

데이터의 귀속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타

적 귀속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액세스(access)할 수 있는

정보 등의 공공재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비록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적 주체의 인격과 불가분인 일반적 행

동의 자유(헌법 제10조)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정보의 유통을 재산

의 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는 가공됨으로써 희소성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정보와의 일정한 관계 자체가 사실상의 상태로 보호된다. 그러나 이

러한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40) 어떤 데이터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됨에 따라 희소성과 재산적 가치가 낮아짐으로써 공공성

을 띠게 되고, 어느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요보호성이 완전히 소실되기에 이른

다(이른바 ‘공공재’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데이터가 복수의 법적 주체에 의해

동시에 보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법적 주체마다 데이터와의 관계마다

‘이익’과 ‘귀속’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의 신탁재산 적격성에 대하여 반드시 엄격한 형태로의 배타적

귀속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여러 사람들

에게 이미 보유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신탁재산의 적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

니며, 데이터가 신탁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제공처의 한정 등에 의하

38) 瀬川信久, “競争秩序と損害賠償論”, NBL 第863号, 商事法務, 2007, 55頁。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영업상의 신용 따위도 하나의 지적재산권인 재화로 볼 수 있

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이러한 재화의 귀속 질서로 볼 수 있다고 한다.

39) 中山信弘, “財産的情報における保護制度の現状と将来”, 岩波講座・現代の法(10)情報と法, 岩波
書店, 1997, 276頁。

40) 吉田克己, 物権法Ⅰ, 信山社, 2023, 8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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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가치의 통제에 의한 배타적 관리 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

다.41)

4. 데이터의 귀속에 관한 과제

(1) 데이터 거래의 급부 확정

위와 같이 데이터의 ‘귀속’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데이터에 배타적 지배권

을 인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귀속을 논의하는 의의는 어

디에 있는가? 데이터의 거래에 요구되는 분쟁 예방의 실무적 지침이 아무리

정교화 되더라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각종 데이터의 거래를 반드시 어느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규정을 도출하기 위

한 준거점에 대한 단서를 얻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거래에서 ‘급부(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또한, B2B의 ‘데이터 제공형 계약’중에서 ‘데이터 양도형’이라는 지극히 단순

한 계약을 가정한다고 할 경우, 그것을 데이터 보유자의 작위・부작위 등을 중
심으로 한 역무(서비스) 제공형 계약으로 구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재산권 이

전형 계약으로 구상해야 하는가? 데이터의 가치와 역무(서비스) 가운데 어느

쪽에서 대가성을 발견해야 하는가? 즉, 유상성의 근거가 문제 된다.

(2) 귀속인 및 정당한 권리자의 특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사법적 질서 속에서 일관된 데이터의 귀속 질서와

이전 질서를 발견하는 데에는 큰 장애가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에

관하여 데이터 귀속의 시작점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금

지・손해배상의 청구권자인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42) 데이터의 원시취득자를 청구권자로 하여도,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생성 과정에서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데이터를 귀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데이터의

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의 특정에 과대한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게 한

다.43)

41) 수탁자에게는 가치 유지의 관점에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미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이터는 배타적 관리 가능성 조차 없다.

42) 通商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営業秘密―逐条解説改正不正競争防止法, 有斐閣, 1990, 92頁。

43) 事業者における顧客情報の利用を巡る法律問題研究会, “法人顧客情報の取引と利用に関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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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

그 밖에, 데이터의 귀속을 전제로 하여, 그 대가에 대한 물상대위성(物上代

位性) 및 대상재산성(代償財産性) 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관한 입법상・해
석상의 문제가 있다. 또한, 데이터 거래의 귀속을 고려한 다음에, 책임재산으로

서의 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44) 만약 데이터에 물건성을 부여한다면, 현재로서는 담보물권의 설

정 방법으로서 그나마 양도담보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

는 담보의 설정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이 허용되므로, 담보의 설정을 위해 담보

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의 집행 방법 및 귀속과 관리가 분리된 경우의 환취권(還取權)

또는 우선권 등에 관한 과제도 있다. 입법적 판단으로도 선의취득, 취득시효,

담보물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어느 정도로 참조하여 데이터의 ‘귀속’

에 관한 법에 완전성을 갖게 할지는, 그 실효성과 정책적 영향 등을 주시하면

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45)

Ⅴ. 결론

데이터의 재산성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민법 제563조의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떠한 재산적 이익이 ‘재산권’이거나 재산권을 취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전 가능성이 문제되므로 ‘귀속’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

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는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

터의 신탁재산 적격성에 대하여 반드시 엄격한 형태로의 배타적 귀속을 요구

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즉, 데이터가 신탁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의 통제에 의한 배타적 관리 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法律問題―商取引における新たな価値創造に向けて”, 金融研究 第41巻 第3号, 2022, 22∼23

頁은 선의취득 및 취득시효와 유사한 제도의 구축 가능성을 시사한다.

44) 담보물권의 설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상의 조문이 없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부정

적 견해로서, 倉持喜史, “知的財産の担保化”, 現代の担保法, 有斐閣, 2022, 319頁。수익성이

있는 영업 비밀을 겨냥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분할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적

재산을 포함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45)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한 문헌으로서, 事業者における顧客情報の利用を巡る法律問

題研究会, 前揭論文, 22∼3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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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의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물건’은 ‘유체물’을

가리키고(민법 제98조)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비경합성, 비배타성 등과 같은 유체물과의 본질적 차

이점으로 인해, 데이터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 불법행위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특

히,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권리의 침해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데

이터가 소유권과 같은 물권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법행위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데

이터’ 그 자체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

데이터 및 그 재산적 가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에게 귀속

된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데이터의 거래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형태의, 이른바 ‘사

실 상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귀속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분

명히 데이터 거래의 주체에 대한 일정한 이익의 귀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법 제도의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EU의 데이터법은 B2B, B2C, B2G 각각의 관계성에서의 데이

터 액세스(access)의 법적 강화에 의한 데이터의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강하게 개입하는 EU 데이터법의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데이터

의 민사법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데이터 거래의 민사법적 보호와 귀속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다. 특히, 최근에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데이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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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vil Legal Protection and Attribution of Data Transactions

46)Shin Bong Geun*

Regarding the property nature of data,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data can be a ‘property right’ under Article 563 of the Civil Act. In order

for a property interest to be a property right or to acquire a property right,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defined as a right by law. However, since

transferability is an issue, it must be assumed that the concept of ‘attribution’

can be considered. Additionally, data has the nature of trust property. An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data transactions, there is an issue of whether

or not to recognize ‘ownership’ of data, and the general view is to deny it.

‘Thing’ refers to a ‘tangible object’ (Article 98 of the Civil Act), and intangible

objects such as data are not subject to ownership. This is supported in

terms of essential differences from physical objects, such as non-rivalry

and non-exclusivity of data.

Types of data transactions include data provision type contracts, data creation

type contracts, and data sharing type contracts, and these data transactions

can be protected by tort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data, there is room to discover the natur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data’ itself against illegal acts. In addition, it can be

affirmed that data and its property value belong to the person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as long as they are protected

by law. However, this is limited to the attribution of so-called ‘property

value according to the factual state’ in the form of ‘legally protected interests’.

In other words, a certain amount of profit is accrued.

Keywords : Data, Property Rights, Trust Property, Ownership, Tort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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